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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유동길 (숭실대 경제학과),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정기웅 (계명대 경영학과)

I. 글머리에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2003년 12월에 신행정

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입지가 결정

되고 건설계획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질적인 

수도 이전으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수도이전 계획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의 계

획적 정비”이라는 이른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의 큰 들에서 추진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2003)이 제시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은 국토불균

형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역대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가 심화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

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인구가 분산되고 교통비용이 절감되며 땅값, 

집값이 하락하고 환경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면에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수도권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의해 제시된 근거라기보다는 

단편적인 계산결과에 토대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상적인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

의 결여, 방법론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내

지 수도 이전이 갖는 국가전체의 경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가능한 최선의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있지 

않다. 다만 그러한 분석에 필요한 타당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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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도이 전  비 용 에 대 한  이 해 와 오해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신 행 정 수 도  건 설 비용은 계획인구 50만명, 부지 2,291만평 

및  주 거 지 인구밀도 300인/ha를 전제할 때 2030년까지 총 45.6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정부 부담은 11.2조원, 민간부담은 34.4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전비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으며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

체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부담이 거의 없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건설비용은 단계적 개발에 따

라 2030년까지 분산 투자 되므로 연간 재정부담은 적으며, 정부부담이 가장 많은 ‘0

7～’11년 기간 중에도 총 5.4조원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를 5년간 나누어 부담하면 연평균 재

정부담은 1.1조원으로 정부 일반회계세출예산(‘03년 118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담에 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신행정수도 건설시 민간이 건설하는 일반 주

택, 상업 시설 및 병원 등은 대체투자로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수도권지역의 주

택난 완화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신규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연관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비용의 절대적 규모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담에 관한 정부 인식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2002년 12월

의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수도이전 비용이 4 - 6조원 정도인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1년 후인 2003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자료에는 45.6조원으로 10배 정도 늘어난 상황

이다. 45.6조원의 내역은 발표되었으나 당초의 4 - 6조원이 45.6조원으로 늘어난 이

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러나, 초기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에서 45.6조원의 정확성에 대해 일차적인 의

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표 1-1)  사업기간별 투자배분(단위: 조원) 

  

2007～11 2012～16 2017～21 2022～26 2027～30 계

정  부 5.4 2.9 1.2 1.1 0.6 11.2

민  간 6.0 11.4 7.6 6.6 2.8 34.4

계 11.4 14.3 8.8 7.7 3.4 45.6

비  중 24.9% 31.3% 19.4% 16.9% 7.5% 100.0%

ꠧꠧꠧꠧꠧꠧꠧꠧꠧꠧꠧꠧꠧꠧꠧꠧꠧꠧꠧꠧꠧꠧꠧꠧꠧꠧꠧꠧꠧꠧꠧꠧꠧꠧꠧꠧꠧꠧꠧꠧꠧꠧꠧꠧꠧꠧꠧꠧꠧꠧꠧꠧꠧꠧꠧꠧꠧꠧꠧꠧꠧꠧꠧꠧꠧꠧꠧꠧꠧꠧꠧꠧꠧꠧꠧꠧꠧꠧꠧꠧꠧꠧꠧꠧꠧ

     정부가 다시 발표한 45.6조원은 확정된 금액인가. 장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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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외의 편차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의 대형국책사업의 경험에 의하면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

오’가 될 수밖에 없다. 경부고속철의 경우 당초 예상비용은 5.8조원이었으나 실제 

건설비용은 18.4조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당초 예상한 사업비

는 1.3조원이었으나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바 있고 모두 합해 6조원 이상 들지도 

모른다는 감사원의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대형 국책사업들의 비용이 예외 없이 초기의 예상치의 여러 배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우만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비용이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는 것이다.

    45.6조원에 대한 국민경제의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해 역시 불충분하다. 정

부 부담이 세출의 1%면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답변은 ‘꼭 필요한 돈은 써야 하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는 것은 

1원도 아깝다’는 것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경제

적 및 사회적 이유가 있거나 혹은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되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정부부담의 과소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이 지상명제가 아닌 한 수도이전 비용은 정부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출의 1%라는 금액은 아주 각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출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표 1-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 및 공적자금에 의해 정

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세출 중 고정지출액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

다. 또한, 환경, 주택,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수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

본 투자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현실이다. 이

런 상황에서 세출의 1%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반드시 써야할 돈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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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국가채무의 변화추이 (단위: 십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차 입 금

(국 내 차 입 금)

(해 외 차 입 금)

국 채

국고채무부담행위

8,030

(2,979)

(5,051)

25,657

3,141

18,492

(3,170)

(15,322)

28,554

3,408

21,760

(2,975)

(18,785)

46,648

3,029

21,386

(2,443)

(18,943)

65,806

2,523

21,907

(1,901)

(20,006)

76,325

2,710

22,536

(2,104)

(20,432)

87,758

2,822

20,736

(2,295)

(8,440)

103,131

2,763

〔국 가 채 무〕 36,828 50,454 71,437 89,715 100,942 113,116 126,630

(대GDP율, %) 8.8 11.1 16.1 18.6 19.5 20.5 21.2

〔보 증 채 무〕 7,612 13,039 71,953 81,505 74,565 106,770 102,471

자료：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
ꠧꠧꠧꠧꠧꠧꠧꠧꠧꠧꠧꠧꠧꠧꠧꠧꠧꠧꠧꠧꠧꠧꠧꠧꠧꠧꠧꠧꠧꠧꠧꠧꠧꠧꠧꠧꠧꠧꠧꠧꠧꠧꠧꠧꠧꠧꠧꠧꠧꠧꠧꠧꠧꠧꠧꠧꠧꠧꠧꠧꠧꠧꠧꠧꠧꠧꠧꠧꠧꠧꠧꠧꠧꠧꠧꠧꠧꠧꠧꠧꠧꠧꠧꠧꠧ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로 ‘총액의 오류’하는 것이 있다. 

총액규모가 큰 경우 그 총액을 이용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구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경우 실제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표 

1-3)은 2003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세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표 1-3)의 구성항목 중 어떤 항목을 자신있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세출의 

1%라면 채무상환에 쓰는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 많은 금액을 어느 항목의 

지출을 줄이고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

(표 1-3)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 

합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지원

채무상환 

및 기타
예비비

재정융자

지원

 118.1 15.5 17.5 12.7 25.6 10.6 12.6 1.7 3.4 0.3

* 합계의 단위는 조원 기타 단위는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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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이 감당할 34.4조원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

는 일은 민간부문이 어차피 할 일이니 어디에 해도 똑 같다’는 논리는 사실일까. 문

제는 투자효율성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벌써 10여 년째 1인당 소득 10,000 달러에서 한 걸음도 전

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수도권, 충청권 등 각 지역

마다 투자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기로 결정해서 투자

를 충청권에 집중시키는 경우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된다. 똑 같은 것을 건설해도 어디에 건설하는가에 따라 국가적 이익이 다

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수도이전 비용에 관한 이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가 발표한 

45.6조원의 금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둘째는, 45.6

조원 자체에 대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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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수도권  문 제’  해 소 와 균 형 발 전  수단 으 로 서 의 수도이 전

    수도이전의 당위성과 연관된 정부의 논리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도권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불균형의 폐해 

역시 증폭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수도권 정책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권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없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

요한데 그 것이 바로 충정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면 국가균

형발전이 담보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

ꠧꠧꠧꠧꠧꠧꠧꠧꠧꠧꠧꠧꠧꠧꠧꠧꠧꠧꠧꠧꠧꠧꠧꠧꠧꠧꠧꠧꠧꠧꠧꠧꠧꠧꠧꠧꠧꠧꠧꠧꠧꠧꠧꠧꠧꠧꠧꠧꠧꠧꠧꠧꠧꠧꠧꠧꠧꠧꠧꠧꠧꠧꠧꠧꠧꠧꠧꠧꠧꠧꠧꠧꠧꠧꠧꠧꠧꠧꠧꠧꠧꠧꠧꠧꠧ

(표 3-1) 대도시권 비교

구 분 한국 수도권 일본 수도권 런던권 파리권 뉴욕권

행정제제/단위

1특별시․

1광역시․

1도

1都,7縣
1광역시,

27 county

1 Region

(ll-de-

France)

3 state

면적

(㎢)

전체 12,119 36,348 30,622 12,011 32,580

중심도시 606 2,102 1,580 105 -

광역지역 11,513 34,246 29,042 11,906 -

인구

(천인)

전체 21,828 41,066 19,850 10,952 21,492

중심도시 10,321 11,837 7,825 2,125 8,693

광역지역 11,507 29,229 12,025 8,827 12,799

인구밀도

(인/㎢)

전체 1,801 1,130 648 912 660

중심도시 17,046 5,631 4,611 20,240 -

광역지역 999 854 414 741 -

GRDP(US 백만$) 147,735
1,451,666

(1997)

428,293

(1998)

355,954

(2000)
-

1인당 GRDP(US $) 6,768
35,643

(1997)

21,576

(1998)

32,501

(2000)
-

도로연장(㎞) 21,357 254,218 - - -

단위면적당 도로연장(㎞/㎢) 1.76 6.99 - - -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http://jinjcicorjp/stat/ ; http://www.statgojp/english/1htm
http://www.statisticsgovuk/
http://www.inseefr/fr/home/home_pageasp
http://www.censu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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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 문제가 심각하고, 그 동안 수행된 수도권 정책의 효과가 의문스럽

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2%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주요중심기능이 밀집

한 과밀억제권역은 전 국토의 2%에 불과한 데 인구는 39.1%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의 정도는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다. 인구 이외의 국가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제조업체의 수도

권 집중도는 2002년의 경우 56.4%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20대 주요 명문 대

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수도권 정

책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수도권 정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인구증가 패턴이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그 동안 수

행된 수도권 정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의 논거가 된다. 

ꠧꠧꠧꠧꠧꠧꠧꠧꠧꠧꠧꠧꠧꠧꠧꠧꠧꠧꠧꠧꠧꠧꠧꠧꠧꠧꠧꠧꠧꠧꠧꠧꠧꠧꠧꠧꠧꠧꠧꠧꠧꠧꠧꠧꠧꠧꠧꠧꠧꠧꠧꠧꠧꠧꠧꠧꠧꠧꠧꠧꠧꠧꠧꠧꠧꠧꠧꠧꠧꠧꠧꠧꠧꠧꠧꠧꠧꠧꠧꠧꠧꠧꠧꠧꠧ

(표 3-2) 수도권정책의 변천

구 분 목 표 주 요 전 략 변 화 부 분

1970년대
군사 및

안보차원

① 물리적 억제전략

② 물리적 재정적 규제전략

③ 권역 내 분산을 위한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광역적인 차원의 수도권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결

① 규제의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② 수도권내 산업, 대학, 공공기관의 

이전을 권역 내로 분산하기보다

는 지방으로 이전

③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1970년대: 행정적 조치

․1980년대: 법적 지위 확보

․수도권 시책추진의 주관부서를 

건설부로 확정

1990년대

균형개발

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반

구축

① 물리적 규제방식 지속 추진

② 경제적 규제수단 도입과 지방이

전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제

도 강화

③ 수도권 권역 내 공간구조 재편

과 국제기능 보강

․1993년 수립된 신경제 5개년 계

획에 의하여 수도권시책이 보다 

구체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1994)

으로 제도화 - 정비권역의 축소,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의 도입

․정비권역의 축소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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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수도권 인구비중의 변화 추이

  

  년     도  ‘60  ‘70  ‘80  ‘90  ‘00  ‘02  ‘23 
1」

  수도권인구(만명) 519 889 1,330 1,859 2,222 2,288 2,539

  집중도(%) 20.8 28.3 35.5 42.8 46.3 47.2 50.1

          1」통계청 전망치

ꠧꠧꠧꠧꠧꠧꠧꠧꠧꠧꠧꠧꠧꠧꠧꠧꠧꠧꠧꠧꠧꠧꠧꠧꠧꠧꠧꠧꠧꠧꠧꠧꠧꠧꠧꠧꠧꠧꠧꠧꠧꠧꠧꠧꠧꠧꠧꠧꠧꠧꠧꠧꠧꠧꠧꠧꠧꠧꠧꠧꠧꠧꠧꠧꠧꠧꠧꠧꠧꠧꠧꠧꠧꠧꠧꠧꠧꠧꠧꠧꠧꠧꠧꠧꠧ

    이른바 ‘수도권 문제’가 심각하며 그 동안 집행된 수도권 정책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수도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도 이전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수도권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조금 감소할지 모르지만 장기적

으로는 상당 폭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도이전을 하면 수도권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뿐만 아니

라 정책집행에 따르는 여하한 부작용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 수도이전은 수도권문

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복잡한 이론적 및 실증

적 증거들을 제시하기에 앞서 상식적인 반론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문제, 초점을 좁히면 수위도시의 문제(Primacy Problem),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

라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이, 미국인들은 뉴욕이, 일본인들은 동경이,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의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수위도시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이 문제를 수도이

전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한 나라는 거의 없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수도권 문제

가 인구 분산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브라질 정도로 극히 드물다. 그나마 브라질도 아마존 밀림의 

이용 및 식민잔재의 청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도를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전세계적으

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수도이전이 수위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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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수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수도이전으로는 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반증인 셈이다.

    수도이전에 의해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균형발전을 

보는 시각에 달려 있다. 균형발전을 수도권 집중도를 감소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수도이전은 분명한 효과가 있을 수 있

다. 즉, 수도이전에 의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인구를 지방으로 강제분산 시키는 경

우 인구수에 의해 파악되는 수도권 집중도는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노동력 및 투자감소 등에 의해 수도권의 소득은 줄고 지방의 소득은 늘어 소득격차

의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소득이 낮은 

지역의 성장률을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의 소득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간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권 소득 증가율을 낮춤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는 의문이다.



- 10 -

IV. 수도이 전 과  국 가 경쟁 력  저 하  

    국가경쟁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산성을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삼기로 한다. 수도이전이란 수도권의 인

구 및 시설 등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의 생산성보다 높다면 수도이전은 곧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저하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간단한 예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금 a 및 b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생산성 지표라고 하고 x 및 y를 각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및 시

설 점유비율이라 하자 (a > b, x+y = 1). 이 경우 국가전체의 생산성 지표는 ax+by

로 나타나게 되며 수도이전은 x의 증가 및 y의 감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이전

은 국가전체의 생산성지표를 하락시키게 된다. 

1 . 총 요 소 생 산 성의 개 념

    수도이전이 국가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지의 여부는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의 생산성보다 높은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및 비수도

권의 생산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성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란 산출물과 그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요소들의 지수

(index)와의 비율이다. 만일 노동만을 이용하여 생산을 한다면 산출물의 양을 노동

의 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곧 생산성이 된다. 만일 노동 및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을 한다면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산출물을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가중평균하여 만든 지수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은 어느 경제의 현재의 기

술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생산성의 변화는 곧 기술수준의 변화를 나타

나게 된다.

  다수의 투입물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경우의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Qt, Lt 및 Kt를 각기 t기의 산출량, 노동의 투입량 및 자본의 투입량이라 하고 생산

함수가 F(.)로 주어졌다고 하자. 이 경우 TFP는 다음 식에서의 At의 변화율로 나타

낼 수 있다. 



- 11 -

      Qt = AtF(Lt,Kt)                                                (1)

    생산함수를 위와 같은 형태로 주는 경우 기술진보는 외생적, 비체화적

(disembodied) 힉스 중립적(Hicks neutral) 기술진보가 된다. 한편 At는 노동과 자본

의 투입 이외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예로는 경영능력, 조직경쟁력, 연구 및 개발, 체화된 기술진보 및 기술확산 

등을 들 수 있다. TFP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는 성장회계 접근방법(Growth 

Accounting Approach) 및 생산함수 직접추정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성장회

계 접근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성장회계 접근방법에서는 생산함수를 직접 추정하지 않고 생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At의 변화율을 추계하여 TFP를 구한다. 위의 식 (1)을 t에 관

하여 미분하며 완전경쟁 및 이윤극대화 가정하에서는 산출량의 생산요소 탄력성이 

생산요소의 분배 몫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을 얻는다.

      TFPt  ≡  (dAt/At)/At 

            =  (dQt/dt)/Qt - [αt(dLt/dt)/Lt + βt(dKt/dt)/Kt]             (2)

    여기에서 αt 및 βt는 각기 αt ≡ (Lt/Qt)(dQt/dLt) 및 βt ≡ (Kt/Qt)(dQt/dKt)로 정

의되며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면 αt + βt = 1이 성립한다. 산출량, 노동 및 

자본스톡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식 (2)에 의해 TFP를 추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을 식 (2)에 의해 추계하는 경우 당면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자본스톡, Kt,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서승환(2001, 2004)].

      TFPt  ≡  (dAt/dt)/At 

            = [(dQt/dt)/Qt - (Itrt-1/Qt-1)] + βδ - α(dLt/dt)/Lt           (3)

  여기에서 It는 t기의 투자, β는 매기 일정하다고 가정한 βt 즉, 자본의 분배몫 그

리고 δ는 감가상각률을 각기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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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도권 과  비 수도권 의 총 요 소 생 산 성 격 차  

  여기에서는 1989년 - 2001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수도권을 대상으

로 위의 식 (3)에 의해 TFP를 추계한 서승환(2004)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전국 및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의 추계결과로부터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을 추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추계된 전국의 총요소생산성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을 직접 추정하지 않고 전국 및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간접 추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1 )  전 국  총 요 소 생 산 성의 추 계

  전국을 대상으로 식 (3)을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산출량, 

Qt,로는 비농림어업 실질산업생산을 이용하며 Lt는 비농림어업의 고용량을 이용한

다. 노동을 질에 의해 조정하지 않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가 과대평가된

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만큼 노동의 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TFP의 추정에 있어서 인간자본(human Capital)을 고려한 김종일-라우(Kim & 

Lau, 1995)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동의 질을 고려한 노동증가율은 [(dLt/dt)/Lt]

×1.5로 조정하기로 한다. 

  금리, rt,는 실질투자를 결정짓는 요인이므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명목금리로는 시장의 자금사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인플

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율, δ, 및 자본의 분배 몫, β,만 알면 식 (3)에 의해 TFPt를 

추계할 수 있다. 먼저 감가상각율, δ,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율의 값은 0.04로 고정시키기로 한다 [King & Levine(1994), 

Nehru & Dhareshwar(1993)]. 자본의 분배몫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0.3, 

0.35 및 0.4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Young(1994), Kim & Lau(1994), Dowling & 

Summers(1998)]

  이상의 자료 및 전제들하에서 식 (3)에 의해 전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한 결

과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자본의 분배 몫을 얼마로 주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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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국의 TFP는 2.5% - 3.5%의 수준인 것으로 얻어졌으며 이러한 TFP의 평균치

는 1990-2001 기간 및 1996-2001 기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계결과는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정리한 (표 4-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2 )  수도권  총 요 소 생 산 성의 추 계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을 식 (3)에 의해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Qt에 관해서는 1985년 이후 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실질 비농림어업 산업생

산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Lt로는 통계청에서 1989년 이후 작성한 각 지

역의 비농림어업 고용량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전체의 Qt 및 Lt는 각 지

역별 Qt 및 Lt의 값을 합하여 얻을 수 있다.

ꠧꠧꠧꠧꠧꠧꠧꠧꠧꠧꠧꠧꠧꠧꠧꠧꠧꠧꠧꠧꠧꠧꠧꠧꠧꠧꠧꠧꠧꠧꠧꠧꠧꠧꠧꠧꠧꠧꠧꠧꠧꠧꠧꠧꠧꠧꠧꠧꠧꠧꠧꠧꠧꠧꠧꠧꠧꠧꠧꠧꠧꠧꠧꠧꠧꠧꠧꠧꠧꠧꠧꠧꠧꠧꠧꠧꠧ

(표 4-1) 전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추계결과

  β = 0.4   β = 0.35   β = 0.3   

 1990    0.052    0.046    0.041

 1991    0.046    0.041    0.034

 1992   -0.013   -0.019   -0.025

 1993    0.034      0.030    0.027

 1994    0.041    0.035    0.030

 1995    0.056    0.051    0.047

 1996    0.025    0.021    0.017

 1997    0.031    0.027    0.024

 1998   -0.004    0.000    0.003

 1999    0.084    0.080    0.077

 2000    0.048    0.043    0.037

 2001    0.001    0.007    0.003

 90-01

 96-01

   0.035

   0.033

   0.030

   0.030

   0.026

   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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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추계에 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기  간       TFP(%)

 Young
 1966 - 1990

 1985 - 1990

        1.7

        2.6 

 Kim & Lau  1966 - 1990     0;  1.2;  -0.5

 Marti
 1970 - 1985

 1970 - 1990

        1.6

        1.4

 Collins & Bosworth
 1960 - 1994

 1984 - 1994 

        1.5

        2.1

 Klenow & Rodriguez  1960 - 1985         2.5

 Dowling & Summers

 1961 - 1975

 1976 - 1985

 1986 - 1995 

  2.93;  2.57;  2.21  

  2.74;  2.38;  2.02

  3.91;  3.55;  3.19     

ꠧꠧꠧꠧꠧꠧꠧꠧꠧꠧꠧꠧꠧꠧꠧꠧꠧꠧꠧꠧꠧꠧꠧꠧꠧꠧꠧꠧꠧꠧꠧꠧꠧꠧꠧꠧꠧꠧꠧꠧꠧꠧꠧꠧꠧꠧꠧꠧꠧꠧꠧꠧꠧꠧꠧꠧꠧꠧꠧꠧꠧꠧꠧꠧꠧꠧꠧꠧꠧꠧꠧꠧꠧꠧꠧꠧꠧ

  각 지역별 실질금리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명목금리로 사용된 3년 만

기 회사채 수익률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각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목

금리에서 각 지역별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여 각 지역별 실질금리를 계산할 수 있

다. 수도권의 실질금리는 각지역별 실질금리를 실질 GRDP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구

한 가중평균치를 이용한다. 

  이상의 자료들 및 투자함수에 대한 가정하에서 식 (3)에 의해 수도권의 총요소

생산성을 구한 결과는 (표 3-3)에 정리되어 있다. 전국 및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전국의 총요소생산

성을 각 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중치가 전국대비 

수도권의 GRDP 비중인 0.5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총요소생산성

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β = 0.4 이어서 전국 및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이 각

기 0.029 및 0.036인 경우 비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Z,는 0.036×0.5 + Z×0.5 = 

0.029에 의해 Z = 0.022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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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수도권 총요소생산성의 추계결과 

  β = 0.4   β = 0.35   β = 0.3   

 1990    0.061    0.054    0.048

 1991    0.065    0.060    0.055

 1992    0.020    0.015    0.008

 1993    0.042      0.038    0.035

 1994    0.026    0.021    0.016

 1995    0.041    0.037    0.032

 1996    0.042    0.038    0.034

 1997    0.039    0.036    0.032

 1998   -0.002    0.002    0.006

 1999    0.134    0.130    0.126

 2000    0.084    0.078    0.071

 2001    0.013    0.009    0.005

 90-01

 96-01

   0.047

   0.052

   0.043

   0.049

   0.039

   0.046

ꠧꠧꠧꠧꠧꠧꠧꠧꠧꠧꠧꠧꠧꠧꠧꠧꠧꠧꠧꠧꠧꠧꠧꠧꠧꠧꠧꠧꠧꠧꠧꠧꠧꠧꠧꠧꠧꠧꠧꠧꠧꠧꠧꠧꠧꠧꠧꠧꠧꠧꠧꠧꠧꠧꠧꠧꠧꠧꠧꠧꠧꠧꠧꠧꠧꠧꠧꠧꠧꠧꠧꠧꠧꠧꠧꠧ

ꠧꠧꠧꠧꠧꠧꠧꠧꠧꠧꠧꠧꠧꠧꠧꠧꠧꠧꠧꠧꠧꠧꠧꠧꠧꠧꠧꠧꠧꠧꠧꠧꠧꠧꠧꠧꠧꠧꠧꠧꠧꠧꠧꠧꠧꠧꠧꠧꠧꠧꠧꠧꠧꠧꠧꠧꠧꠧꠧꠧꠧꠧꠧꠧꠧꠧꠧꠧꠧꠧꠧꠧꠧꠧꠧꠧꠧ

(표 4-4) 총요소생산성의 비교분석

  β = 0.4   β = 0.35   β = 0.3   

 비수도권          90-01

                   96-01

   0.021

   0.013

   0.017

   0.011

   0.013

   0.008

 수도권            90-01

                   96-01

   0.047

   0.053

   0.043

   0.049

   0.039

   0.046

 수도권-비수도권   90-01

                   96-01

              0.026

              0.038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의 차이는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

면 수도권의 생산성은 비수도권에 비해 3배 -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추계기간을 나누어 보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특단의 조처 없이 수도권의 인구 

및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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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도이 전 에 따 른  국 민 소 득 의 감 소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권의 생산성보다 높은 경우 수도이전을 하면 국민경

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

도권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수도이전을 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그 감소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도이전의 경제적 순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충된

다 [김의준(2003), 조규영(2003), 시정개발연구원(2004)]. 즉, 김의준(2003) 및 조규영

(2003)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투자의 지방대체 혹은 공무원의 지방이전이 

장기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정개발연구원(2004)에 의하면 

수도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분석모형 구조, 모형의 정교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

는 바 크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이전이 장기적으로 GDP를 증가시킨

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차이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의 차이는 엄존한다는 점을 고

려하는 경우,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GDP를 증가시키

는 쪽으로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생산성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수도이전의 소득효과를 계산한 서

승환, 김갑성(2004)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1 . 모 형 의 추 정

    수도권 인구분산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모의 실험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생산함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

남권 및 강원제주권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지역별 및 산업별 지역내총

생산, GRDP에 관한 자료는 1985년 - 2000년 기간 중의 연간자료가 이용가능하지만

고용량에 관한 통계는 1992년 이후의 자료만이 이용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 통계

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별 및 산업별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기간은 

1992년 - 2000년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자료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계열 및 횡단면자료의 통합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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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을 전제로 하여 지역별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log Y1t =  5.1743  +  1.9658 log L1t  +  0.2655 log EXP1t  

               (7.03)     (11.4)             (7.04) 

              + 0.3854 D2 

                (3.21)                                   adj-R
2

: 0.9935

(충청권)

    log Y2t =  9.3897  +  0.5112 log L2t  +  0.4588 log LOAN2t  

               (13.7)     (4.61)             (10.7) 

              - 0.4009 D1 

                (7.88)                                   adj-R
2

: 0.9538

(호남권)

    log Y3t =  7.1964  +  0.7575 log L3t  +  0.2978 log LOAN3t  

               (4.07)     (3.43)             (13.3) 

              + 0.1863 log BILL3t  - 0.4862 D1  -  0.3409 D2

                (3.99)               (3.79)          (8.64)                     

                                                       adj-R
2

: 0.9896

(영남권)

    log Y4t =  15.755  +  0.1779 log L4t  -  0.5229 D2  +  0.3830 D4  

               (31.8)     (2.56)             (8.93)          (6.38) 

                       

                                                       adj-R
2

: 0.8473

(강원제주권)

    log Y5t =  9.1151  +  0.8171 log L5t  +  0.2169 log LOAN5t  

              (64.2)      (27.3)             (8.32) 

                                                       adj-R2: 0.9930

    여기에서 Yit는 각 지역별 GRDP를 나타내며, Lit는 각 지역별 고용량을 나타낸

다. 자본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리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즉, 금융시장

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대출총액, LOANit, 및 어음교환액, BILLit,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방정부 재정지출액, EXPit, 물리적 하부구조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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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수로서 도로연면적, ROADit, 등이 그것이다.

    한편, 위의 회귀분석 결과들에서 괄호안의 값은 t-값이며 adj-R
2

는 자유도에 의

해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한편, ‘D'로 시작되는 변수들은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들인데 그 내역은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더미변수들은 같은 지역에 포함

된 다른 행정구역들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결정계수의 

값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정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1) 지역별 더미변수의 내역

D1 D2 D3 D4 D5

지역 1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 대전 충북 충남 

지역 3 광주 전북 전남

지역 4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5 강원 제주

ꠧꠧꠧꠧꠧꠧꠧꠧꠧꠧꠧꠧꠧꠧꠧꠧꠧꠧꠧꠧꠧꠧꠧꠧꠧꠧꠧꠧꠧꠧꠧꠧꠧꠧꠧꠧꠧꠧꠧꠧꠧꠧꠧꠧꠧꠧꠧꠧꠧꠧꠧꠧꠧꠧꠧꠧꠧꠧꠧꠧꠧꠧꠧꠧꠧꠧꠧꠧꠧꠧꠧꠧꠧꠧꠧꠧꠧ

    생산함수에 관한 추정결과들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경우 당면하는 문제

점은 자본스톡의 대리변수로 도입된 변수들이 모의실험의 과정에서 계속 고정되어 

실험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

법은 위의 변수들을 모의실험에서 외생적 변화의 단초가 되는 인구규모의 함수로 

설명하여 내생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생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과도한 내생화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

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회귀방정식 들에 도입된 모든 자

본스톡 대리변수들을 POPit로 설명을 하되 자유도에 의해 수정된 결정계수의 값이 

0.6 이상 결과만을 내생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변수는 

수도권의 EXP1t 오직 하나 뿐이었는데 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log EXP1t = -2.4920  +  1.1360 log POP1t

                 (1.86)      (13.2)                        adj-R
2

: 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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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 요 소 생 산 성의 차 이 와 모 의실 험 의 전 제 

    여기에서는 수도권 인구분산이 수도권 및 각 지방의 GRDP, 더 나아가 GDP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모의실험이 수행된다. 이러한 모의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

실험의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모의실험의 과정에서 

명백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수행될 모의실험의 개략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인구가 감

소하면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고용량/수도권 인구]의 비율만큼 수도권의 고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고용량의 감소는 위에서 구한 회귀분석의 결과

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수도권 GRDP에 영향을 주게 된다.

    수도권 인구의 감소는 다른 지방의 인구증가를 초래한다. 지방의 인구증가는 

위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비율에 의해 각 지방의 고용량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고용량의 변화는 각 지방의 GRDP에 영향을 주게된다. 수도권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당될 것인가는 시나리오에 의존한다. 인구할당에 이

용되는 각각의 비율은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

(표 5-2) 모의실험에 이용되는 고용 비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권

 고용량/인구 0.458 0.450 0.446 0.450 0.455

ꠧꠧꠧꠧꠧꠧꠧꠧꠧꠧꠧꠧꠧꠧꠧꠧꠧꠧꠧꠧꠧꠧꠧꠧꠧꠧꠧꠧꠧꠧꠧꠧꠧꠧꠧꠧꠧꠧꠧꠧꠧꠧꠧꠧꠧꠧꠧꠧꠧꠧꠧꠧꠧꠧꠧꠧꠧꠧꠧꠧꠧꠧꠧꠧꠧꠧꠧꠧꠧꠧꠧꠧꠧꠧꠧꠧꠧ

    수도권 인구의 감소가 수도권 및 여타 지방의 GRDP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

지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앞의 생산함수의 추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지

역간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힉스증립적 기술진보

(Hicks 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를 가정하는 경우의 생산함수는 Yt = AtLt
αKt

β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차이는 Z = (수도권의 At 값)/

(비수도권의 At값)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Z의 값이 1.05, 1.1 및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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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 Z값이 예를 들어 1.1이라는 것은 동일한 양의 

노동 및 자본을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경우 수도권의 생산량이 비수도권의 생산량의 

1.1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3 . 수도권  인 구 분 산 의 소 득 효 과  및  정책 적 시 사 점  

    수도권 인구의 5% 감소가 수도권 및 지방의 고용 및 GRDP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수도권 인구의 5%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10만명에 해당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관된 수도권 인구분산의 규모가 50만 

- 170만 정도로 다양하므로 110만명의 인구분산은 모의실험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인구분산이 5%가 아닌 다른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는 여기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인구 2.5%의 감소의 경우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보고된 수치에 약 1/2배를 하여 파악하면 된다.

    수도 이전과 연관된 수도권 인구분산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감소된 수도

권 인구의 50%가 충청권에 배분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지역들의 인구비율대로 

배분되는 경우를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가정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5%가 분산되

는 경우의 각 지역별 고용량 변화율, GLi, 및 각 지역별 GRDP 및 GDP의 변화율, 

GYi 및 GY, 의 변화 정도는 (표 4-3)에 나타나 있다. 지역별 GRDP의 변화는 Zt 값

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Zt 값의 변화 따라 변화

하는 것은 GYt 및 GY1t이지만 편의상 다른 지역들의 값도 반복하여 표기하였다.

    수도권 인구 5%의 지방분산은 GDP 성장률의 1.7% ～ 1.9% 포인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Zt의 값이 클수록 GDP 감소의 정

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수도권의 GRDP 성장

률의 하락정도가 -5.6 ～ -6.1% 포인트로서 다른 지역들의 GRDP 상승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이 경제성장룰을 하락시킨다는 것은 수도권의 생산성이 비수도

권의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GDP의 -1.8 ~ -2.0 

% 포인트의 감소라는 것은 2000년 기준의 금액으로 평가할 때 연간 10.5 ~ 11.7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4 - 

5%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성장률의 약 40% ~ 50%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대단히 큰 수치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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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수도권 인구 5%의 분산에 따르는 고용량 및 GRDP의 변화

GL1 GL2 GL3 GL4 GL5

-0.048 0.134 0.032 0.028 0.031 

GY (Zt = 1.05) GY (Zt = 1.10) GY (Zt = 1.15)

-0.0172 -0.0181 -0.0189 

 Zt = 1.05

GY1 GY2 GY3 GY4 GY5

-0.0558 0.0561 0.0197 0.003 0.0308 

 Zt = 1.10

GY1 GY2 GY3 GY4 GY5

-0.0585 0.0561 0.0197 0.003 0.0308 

 Zt = 1.15

GY1 GY2 GY3 GY4 GY5

-0.0611 0.0561 0.0197 0.003 0.0308 

ꠧꠧꠧꠧꠧꠧꠧꠧꠧꠧꠧꠧꠧꠧꠧꠧꠧꠧꠧꠧꠧꠧꠧꠧꠧꠧꠧꠧꠧꠧꠧꠧꠧꠧꠧꠧꠧꠧꠧꠧꠧꠧꠧꠧꠧꠧꠧꠧꠧꠧꠧꠧꠧꠧꠧꠧꠧꠧꠧꠧꠧꠧꠧꠧꠧꠧꠧꠧꠧꠧꠧꠧꠧꠧꠧꠧꠧ

    이상과 같은 모의실험의 결과는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지방분산은 상당한 정도의 GDP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

한다. 따라서, 지방분산을 최소의 사회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사전에 전제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실험의 틀 안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의 정도를 간접적

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수도권 인구의 5%의 감소는 수도권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여 

수도권의 GRDP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수도권의 GRDP의 감소는 ΔY1  

≡ Y1(인구분산후) - Y1(인구분산전)에 의해 나타난다 [ΔY1 < 0].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내 각 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 효과는 ΔY1의 절대값의 감

소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곧 ΔY1가 규제완화에 의해 [1-θ]ΔY1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θ값이 클수록 보다 더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0 < 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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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가 1.1인 경우 GDP의 변화를 0으로 만드는 θ값은 약 0.7인 것으로 얻어졌다. 

이 경우 수도권 GRDP의 성장률 감소는 -1.7% 포인트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계산

된다. 즉 수도권 GRDP 하락률을 종전의 -5.6% 포인트에서 무려 3.9% 포인트 증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GRDP 상승률을 3.9% 포인트 만큼 올려준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

다. 즉, 1992년 - 2000년 기간 중 수도권 GRDP의 평균 성장률은 약 7%이었다. 따

라서 GRDP 성장률을 3.9% 포인트 증가시킨다는 것은 과거 수도권 GRDP 성장률

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규제 완화에 연결지어 생각하면 너무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효율과 형평은 상충관계에 있다. 지방분산이 형평성을 제

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거나 오히려 장기

적으로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면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는 효율성의 저하를 감수하고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를 전

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 이전이 야기할 효율성의 저하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서

울이 지닌 국제적 평판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브랜드 가치 상실이다. 서울은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세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명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것이며 특히 1986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통

해 강화되었다. 수도 이전은 이처럼 검증된 국제적 대도시라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

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작

지 않은 손실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끝으로 독일의 천도 경험을 살펴보면 1985-90년 베를린의 1인당 소득 성장률

은 유럽 121개 대도시 지역 중 15위였는데 이후 1990-95년 41위, 그리고 수도를 베

를린으로 옮긴 이후 1995-2000 에는 꼴찌로 떨어졌다. 베를린은 통일 직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잠시 성장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되었다. 결국 수도 이전으

로 과거 수도와 새로운 수도 모두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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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도권  집 중 의 사 회 비 용

1 . 수도권 은  너 무  비 대 한 가 ?

 수도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수도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도시의 적정규모라는 것이 존재하며 서울이나 수도권

의 경우 적정규모를 이미 크게 초과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의 

사회비용을 논하기에 앞서 적정 도시규모의 개념과 현실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한다. 공공 서비스의 공급 비용은 집중으로 인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최적인구규모는 인구집중의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인구규

모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대도시의 인구규모는 과다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소할 수도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의 비용이 집적의 편익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대도시의 인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크게 되지만 반대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집적의 편익

이 집중의 비용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대도시의 인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보다 더 작게 된다 (Mills and Hamilton 1994, pp.400-406).

 최적인구규모에 대한 이론적 문헌은 회의적인 결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Mills (1972, 

p.121)는 유일한 최적도시규모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다(absurd)고 비판하였다. Richardson 

(1972. p.300)은 유일한 최적인구규모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unsound)고 

주장하였다. 그는 1960년대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효율적인 도시 인구규모가 연구

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연구들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각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합이 같은 규모의 도시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주어진 질의 표준적인 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도시의 규모를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규모의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규

모가 동질적인 산출물의 단위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1

인당 지방정부 지출과 인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만 

이 관계가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비용은 경제주체들의 도시 선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도시인구가 기업 생산

비와 가계의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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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가계에 대한 미시적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일한 최적도시규모

는 성장하는 도시체계에서는 적합지 못한 개념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Richardson은 최적 도시규모보다는 도시가 기능하기 위한 최저 인구규모와 집적의 경제가 

소진되는 최대 인구규모로 정의되는 효율적 인구범위가 더 유용한 개념이며 이 인구범위

도 도시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추론하였다.

Montgomery(1988)는 대도시 인구가 과다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그는 먼저 도시성장이 스스로 지속되는 성향이 있으며 또한 스스로 제약되는 성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집적의 경제로 인해 대도시의 생산성이 높으며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높고, 임금이 높으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노동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대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반면에 도시 인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

부불경제가 증가한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 도시지역

의 노동수요가 줄어 도시 인구증가가 스스로 억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집

중의 사회적비용과 집적의 경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도시 인구규모가 너무 큰지 너무 작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즉 다양한 산업별로 생

산함수 및 집적의 경제의 크기를 알아야 하며 도시화로 인한 외부불경제에 대한 도시 주

민들의 후생 손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대도시가 너무 큰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적 도시규모의 개념을 정책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우선 어떤 특정한 도시의 

인구가 최적규모를 초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능성과 정책 수립의 근거로서의 유용

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적 인구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많은 자료가 

요구되며 이중 일부 자료는 존재하지 않거나 신빙성 있는 수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구집중에 따른 외부효과비용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과 인구와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들 외부효과를 해소하는데 따른 사회적 편익을 알아야 한다. 집적의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의 생산 활동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적 도시규모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인 개념이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도시의 수용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설가 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1968년 서울의 인구는 370만에 불과하

였다. 그 당시 상황에서 2000년에 1,000만 이상의 인구가 서울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한 



- 25 -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라 창출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수용능력이 확충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불

편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어느 도시의 인구가 최적 도시규모와 다를 경우 인구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수행할 정책 수단이 있는가하는 현실

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도시 인구규모가 과도하기 때문에 외부효

과가 발생한다면 그 외부효과를 경제적 유인이나 직접 규제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인구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해결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는 교통 혼

잡, 환경오염, 협소한 주거 공간 등이고 이 문제들은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의 패

턴, 사용 에너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규제 등에 의해 심각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한 도시의 인구규모가 감소하면 다른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만일 외부효

과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인구의 재배치는 외부효과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의 발생 장소를 변화시키는데 불과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의 순 전출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의 외부효과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의 

외부효과 비용은 증가한다. 이때 인구증가로 인한 외부효과의 증가폭이 충청권보다 수도

권에서 더 클 경우에 한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 외부효과의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인구와 해당 외부효과비용의 관계가 체증관계인지 체감관계인지에 달

려 있다. 김경환(1993)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 폐수배출량, 1인

당 쓰레기 배출량 등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더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적인구규

모를 초과하는 인구의 분산이 최선의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국토연구원 (2003) 보고서

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인구를 50만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소폭이

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의 오염은 크게 줄지만 충청권의 오염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질의 경우도 BOD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전반적인 

오염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끝으로 대도시 인구분산을 통해 과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경험은 인구와 직장의 분산

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6 -

2 . 수도권  집 중 의 사 회 비 용

이처럼 현실적으로 수도권 적정규모의 산정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앞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관련하여  총요소생산

성 추정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연구

들을 개괄하고 추정방법과 결과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서울 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유형의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량적으로 추산한 연구들은 있지만 종합적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예는 없다. 

이러한 예는 외국 문헌에도 흔치 않으며 예외적인 연구인 Tolley(1979)도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추정이 아니다. 여기서는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에 따르는 비용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는 사회 비용이

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교통 혼잡이나 대기오염의 사

회비용을 추정하려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수준을 설정하고 실제 수

준과 적정 수준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왜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통 혼잡의 경우 주행속도가 기준속도, “정상적인 상

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속도”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교통 혼잡의 사회비용으

로 지칭하고 있다(홍갑선 1999, p.65). 교통 혼잡비용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는 이번송(1998, pp. 46-51)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통여건 하에서 통행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추정한 후 이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속도하락에 따른 추가비용을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정 주행속도는 도시간선도로에서 교통량이 조

금만 증가하여도 차량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인 시속 27km를 말한다. 이 

두 연구의 기준속도는 공히 건설부의 도로용량편람에서 분류한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 

A-F 중 D에 해당한다. 

이번송의 서울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993년 기준으로 3조 1,878억원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지역총생산의 4.67%에 달하였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추정한 전국 혼잡비

용 추정치를 경상 GDP로 나눈 백분율은 1991년의 2.11%에서 1993년에는 3.09%, 1997년에

는 4.09%로 상승하였으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한 1998년에 2.71 %로 하락하

였다가 1999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3.54%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효․안

강기․정광복 2000, p.48) 이러한 추정치는 유럽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외부비용 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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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0.1～0.5% 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증거로 해석되기도 하지만(홍갑선 1999, p.66) 외부효과비용의 개념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훈(2000, pp.32-37)은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외부 비

용 추정치가 진정한 사회비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첫째로 교통개발원은 

혼잡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교통 혼잡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혼잡의 외부효과

비용은 통행량이 효율적인 통행량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정의된다. 여기서 효율적인 통

행량이란 통행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은 점이며 어느 정도의 혼잡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혼잡시간대를 하루 12시간 30분으로 지나치게 넓게 책정하고 정상속도도 시속 

27km로 높게 잡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추정치 역시 같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현재 오염수준을 몇 % 낮출 경우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거나 특정 대기오염물질 

단위당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임영식․전영섭(1993)의 연구는 서울

시내 자가주택 665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따른 편익을 2단계 헤도닉 주

택가격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오존농도 및 이산화황 농도가 개선될 경

우의 편익을 계산하였다. 주택의 수명이 30년이고 할인율은 8%라는 가정 하에서 서울시 

이산화황 농도의 평균치가 0.03 ppm에서 0.02 ppm으로 개선되었을 때의 편익, 즉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은 17,200원, 오존농도의 평균치가 0.02 ppm에서 0.01 ppm으로 개선될 

경우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은 약 12,000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할

수록 사람들이 대기질의 개선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홍갑선(1999)의 연구에서는 교통관련 사회환경비용의 항목을 대기오염, 교통사

고, 소음, 교통 혼잡, 교통시설 공급비용 등으로 나누고, 국내외 기존 관련 연구문헌에서 

추정한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1997년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

정하였다. 추정 결과 교통부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997년의 경우 2조 

5,979억원으로 GNP의 0.6%에 해당되며, 이중 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사회적 비용은 1조 

6,63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비용에는 시간비용, 차량 구

입비용, 운행비용 등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내부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의 관심은 인구 집중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므로 이 연구에

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와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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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소개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비용 추정치는 수도권의 수용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도시의 수용능력은 정태적인 개

념이 아니며 해당 인프라 확충과 적절한 가격 정책을 통해 변할 수 있는 동태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고도 집중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른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계가 있다.

VI. 수도이 전 을  통 한  ‘ 수도권  문 제’  해 결 의 한 계 와 추 가 적

인  사 회 비 용

    정부가 주장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함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 혼잡,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및 신행정수도와 전국 주요도시 간 통행시간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16.6%, 철

도를 이용할 경우 1.4% 줄고 인구분산으로 인해 수도권 내부 통행량이 4.2%, 수도

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은 3.8%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

용이 절감되며,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1.0% 하락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

고 수도권 전체의 환경비용이 연간 1,06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신행정수

도추진지원단 200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치의 정확성은 차지하고 기본적으로 이른바 ‘수도권 문

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문

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나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기구나 규제를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예로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3년 2월부터 도심

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 5 파운드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이 15~20% 정도 줄었으며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반면에 인구의 지방 분산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키는데 불과하다. 수도권에서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제활동이 지방

으로 분산된다면 같은 행위가 지방에서 행해질 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의 순 전출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의 외부효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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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의 외부효과 비용은 증가한다. 이때 인구증가로 인한 외부효과

의 증가폭이 충청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클 경우에 한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 외부효과

의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국토연구원 (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전국 오염도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시군 자료를 분석한 권

오상(2003)의 연구에서도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가 인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적인구규모를 초과하는 인구의 분산이 최선의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밀현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살려는 사람들에 

비해 주거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이는 다시 수도권에 개발가능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주택가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것이다. 따라서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재건축, 신규택지 

분양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택지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책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며 지역이라는 장소보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역격차의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

지만 실제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목표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이 자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결과의 균등은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수도권 억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

다는 발상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국가경제 전체로 보아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보다는 고용과 주거,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를 갖춘 자족적 기업도시의 건설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4).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분권화이다. 만일 민간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과 접촉해야 할 일이 줄지 않는다면 수도를 옮기고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현재의 

인구분포를 감안할 때 교통 및 시간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중앙정

부의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면 수도가 서울에 남아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

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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